
삼성, 화성공장 불소농도 기준 초과
시민환경, 인근 식물에서 2.59ppm 검출 … 환경과학원 발표와 달라

1월 불산(불화수소산: Hydrogen Fluori) 유출사고가 발생했던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인근의 불소농도가 기준

치 이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연합 산단환경개혁네트워크 주최로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철 카슨 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김정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은 “사고지역 인근 식물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불소농도 추정치가 2.59ppm에

달하는 곳이 있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불소 노출 기준은 0.1ppm, 작업장 안전기준은 0.5ppm으로 규정돼있다.

시민환경연구소가 1월7일 사고 발생 지역 반경 2㎞ 9곳에서 불소농도를 측정해 추정한 대기 중 불소농도는

0.02ppm부터 0.19ppm, 0.63ppm 1.42ppm 등이었고 1곳은 2.59ppm(하루 노출 기준)에 달했다.

연구소가 구미 불산사고 당시 같은 방법으로 사고현장 반경 2㎞ 9곳을 측정한 결과, 공기 중 불소농도 추정

치가 0.13ppm부터 2.82ppm, 3.57ppm으로 검출됐고 최고치는 4.64ppm에 달했다. 또 반경 2㎞ 밖에 있는 초등

학교와 대학교의 불소농도 추정치도 각각 0.52ppm, 0.18ppm으로 나타났다.

측정 결과는 환경과학원이 1월1일 불산탱크 옆 1ｍ 지점에서 0.004ppm의 불소 성분이 미량 검출됐을 뿐 누

출지점에서 790-1560ｍ 떨어진 외부에서는 불소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던 내용과 차이가 있다.

김정수 부소장은 “사고지역을 중심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조사하는 것이 정상”이라며 “환경과학원은 사고지

역 주변을 무작위로 몇 군데 찍어 조사한 것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환진 환경부 화학물질과 사무관은 자리에서 “정부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며 “안전진단 강화, 유해화학물질 관리 기준 강화, 산업단지·주거 지역 사이의 최소 이격거리 규정 마련 등 대

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최경호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 교수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고 이전의 자료가 없어 정확한 피해수준을

추정하기 어렵다”며 “화학물질 이외에도 대기오염, 폐수방류 등으로 산업단지 지역 주변 생태계가 영향을 받

고 있는 만큼 생태계 영향을 예방하고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열 환경재단 대표는 “산업 초기에나 일어나던 위험물질 유출사고가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것은 <나사가

빠졌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 생명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방치한 것”이라고 지

적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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